
 

소송종류 행정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

사건번호 2017구합○○○○○ 사건유형 공무원신분

원  고 ○○○ 피  고 인천광역시교육감

판결선고일 2018. 11. 23. 비  고

사건개요

2014. 4.경, 7.경, 9.경 원고가 같은 학교 교사인 소외 ◇◇◇에게 성희롱 및 성추

행을 하였고 위 행위에 대하여 소외 ◇◇◇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하였음. 

2015. 2.5.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은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소외 

◇◇◇는 이에 불복하고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음. 2015. 7. 16. 소외 ◇◇◇는 

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, 2016. 5. 25. 국

가인권원회는 원고의 진정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의 징계를 권고하였음. 이에 

따라 피고는 2017. 4. 7. 원고에게 '감봉 3월' 처분을 하였고, 원고는 이에 불복하

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

주  문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

청구취지 1. 피고가 2017. 4. 7.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.

판결이유

❍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인정

 - (성희롱 행위 인정)이 사건 행위는 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에 밀접하게 이루어졌

   고,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,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

   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

   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

   는 행위로서,

 - (처분의 처분사유 인정)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한 성희롱 행위

   이므로,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됨.

❍ 재량권의 일탈·남용 부존재

 - (징계양정)원고는,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

   하고, 오히려 직급이 낮은 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희롱 행위를 하였으므로, 

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.

 - (재량권의 일탈·남용 부존재)따라서, ① 징계기준에 부합하고, ② 이러한 징계

   기준이 균형을 잃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, ③ 이 사건 처분의 

  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

  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

   볼 수 없음.

결 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

징계처분취소


